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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confirmed the limi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analyzing media

contents. Methods : Articles and reviews were searched with the article searching system (KINDS) from

July 2008 to December, 2015. Results : Among the 155 articles examined, 61.1% highlighted the faults

of suppliers, and 25.2% indica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As for their purpose, 56.8% reported

on accidents, and 32.3% provided information. Furthermore, 74.2% reported on negative contents and

only 25.8% on neutral contents. The negative contents consisted of requesting false insurance benefits,

amending the range and price indicating the very low salaries of the care givers, limitations on the

care grade assessment, and problems related with assistive devices. The majority of neutral articles is

for providing information. Conclusions : There were many problems starting from the early stage of

the insurance. We must pay attention to these problems. Moreover, we should try to handle and

prevent these problems with supportive responses from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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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도입되어 

약 8년이 경과하고 있고, 수급자 및 보험 급여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언론 매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

여 다양한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미디어 

기사는 얼마간 대중성 확보를 전제로 쓰여지는 한

계는 있지만, 사실을 근거로 쓰여지고 여론을 형성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크다[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미디어 기사는 보건복지

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관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 중인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관여되어 운영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보험재정 확보 등 큰 틀에

서 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신고 접수, 행정처분 및 폐쇄 

명령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운영,

부정수급 관리 및 수급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3]. 또한, 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

살, 화재 등 사건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폭행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실천현

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문제 및 관리현황을 

공개하고 있다[4]. 미디어 기사는 이런 기관들이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노인장기

요양제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민의 보험료를 주요 재정으로 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디어 분석 연구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특성 때문에 사회학에서 미

디어 내용분석연구가 시작되어 근래에는 스포츠,

환경, 사회복지, 문학이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5]. 미디어 내용분석을 통해 어

떤 문제가 가장 많은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6].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도 하

였다[7]. 또한 보건의료관련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겪고 회복한 사람들을 다룬 미디어 기사에 이들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 등 긍정적인 내용은 거의 없

고, 치료법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8]. 위해 

식품보도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언론이 책임 소

재 규명보다는 정책적 중요성과 공중보건상의 위

기 인식에만 무게를 싣고 있어, 위기나 위해 보도

에서 언론의 역할을 재고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

다[9].

한편, 노인장기요양관련 미디어 내용분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초

기에 제도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연구

[10]에서는 기사내용이 대부분 단순정보 전달에 그

치고 있어 제도관련 문제제기와 감시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도입 초기에 연구가 이루어져서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제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관한 미디어

를 분석한 연구[11]는 노인요양시설 내의 문제점만

을 제시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의 문제

와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 기사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미디어 기사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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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미디

어 기사에 나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전반 

및 급여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

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 및 급여와 관련

된 기사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주요 내용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개선 및 보완방법을 제시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및 연구 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미디

어 기사에 나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내

용을 분석한 미디어 내용 분석연구이다. 내용분석

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

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료로부터 새로운 통찰

과 실용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12] 시사점을 도출하

기에 적합한 방법이다[13].

1단계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 검색시스

템인 KINDS(http://www.kinds.or.kr)에서 2008.7.1

–2015.12월 말 현재까지 국내 기사 중에서 ‘노인

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등을 주제어

로 총 10,287건을 검색하였다. 이 중 검색어가 한 

번 이상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목적과는 무관한 기

사들을 연구자간 논의를 통하여 제외하였다. 기사

에는 일간지와 온라인 전문매체, TV 기사 등을 포

함하여 371건을 선정하였다.

2단계 : 이 중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보험 기사 총 133건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전반 및 급여 관련 기사가 아닌 노

인요양시설의 사건사고 관련 기사 83건을 제외하

고 총 155건을 선정하였다.

3단계 : 분석대상이 된 기사의 보도시기와 매체,

기사에서 언급한 지역, 다룬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에 대한 입장, 내용 등을 입력하였다.

2. 자료 분석

분석방법은 기사의 내용을 연구하여 현상을 파

악하는 조사·분석 방법인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

였다. 첫 단계로는 미디어기사에 나타난 핵심 내용

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언론 기사를 연구자가 함

께 읽고, 기사의 제목, 매체, 기사의 출처, 보도시

기, 보도지역을 분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기사

의 초점, 목적, 주요내용을 모두 목록화하고, 분류

기준을 설정한 후 분류하였다. 이때 전반적인 특성

에 중점을 두고 큰 틀에서 먼저 분류한 후, 세부적

인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기사의 

초점, 목적, 주요내용에 따라 기사는 크게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급여 허위 

청구 등 불법적인 내용, 문제점을 제기한 경우 부

정적인 기사로, 제도 소개 등 정보 제공이나 현상

에 대한 판단을 싣지 않은 경우는 중립적인 기사

로 나누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긍

정적 기사는 확인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중립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

류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연구자

가 함께 재확인하였다. 모든 분류기준과 내용검토

는 연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분류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자간 일치도는 매우 높았고, 의견이 다른 일부 

내용은 토의를 통해 합의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내용의 코딩과 분석은 SPSS 22.0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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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제한점

기사 검색어인 ‘노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복지‘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거나 기타 용어

를 사용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내

용이라도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기사내용이 부정수급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주제에 집중되었을 수 있고, 대중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거나 장기요양급여 현장에서 일

어나는 작은 문제는 간과되거나 축소해서 다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이후 관련기사를 분석한 연구가 없는 현 상황

에서 제도 전체를 점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분석대상 기사의 출처 및 보도시기

총 155건의 기사 중 대부분이 신문에 보도되었

고(91.0%), 단일 매체에 실은 기사가 94.2%였다. 기

사가 발표된 시기는 2013년이 가장 많아 38건

(24.5%)이었고, 다음으로 2014년 기사가 25건

(16.1%)이었다. 월별로는 10월이 23건(14.8%), 1월

이 21건(13.5%), 9월이 16건(10.3%) 순이었다<Table

1>.

<Table 1>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3년의 기

사 38건 중 24건이 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기사였

으며, 2014년의 기사 25건 중 18건이 급여 허위 청

구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0월 기사 

23건 중 14건이 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기사였으

며, 1월 기사 21건 중 15건, 9월 기사 16건 중 8건 

역시 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기사였다. 중복 보도

된 기사 중 가장 많이 중복된 기사는 전반적인 노

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기사가 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복지용구 허위 

급여 청구에 관한 것으로 3건이었다.

N(%)
Reports media 
(reports type)

Newspaper 141 (91.0)
TV 14 ( 9.0)

Overlapping 
articles

Single media 146 (94.2)
Plural media 9 ( 5.8)

Years of reports

2008.7-12 17 (11.0)
2009.1-12 15 ( 9.6)
2010.1-12 19 (12.3)
2011.1-12 13 ( 8.4)
2012.1-12 17 (11.0)
2013.1-12 38 (24.5)
2014.1-12 25 (16.1)
2015.1-12 11 ( 7.1)

Month of reports

January 21 (13.5)
February 11 ( 7.1)
March 10 ( 6.5)
April 14 ( 9.0)
May 7 ( 4.5)
June 10 ( 6.5)
July 8 ( 5.2)
August 11 ( 7.1)
September 16 (10.3)
October 23 (14.8)
November 13 ( 8.4)
December 11 ( 7.1)

total 15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2. 기사 보도 지역과 내용 분류

기사에 언급된 지역은 전국을 포함하는 기사는 

38건(23.5%),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가 

31건(19.1%) 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30건(18.6%),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이 25건(15.4%) 순이었다<Table 2>.

보도내용의 주체와 초점은 공급자의 과실 95건

(61.1%), 보험자의 책임 39건(25.2%), 장기요양보험 

관련 설명 12건(7.7%), 급여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9건(5.8%) 순이었고, 보도의 목적은 사건사고 보도

가 88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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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문제 제기 17건(11.0%) 순이었다. 또한 기

사의 입장별로 나누면 장기요양보험관련 현 상황

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115건(74.2%)으로 중립적

인 기사 40건(25.8%) 보다 많았다.

주요 기사내용은 보험급여 허위청구가 가장 많

아 89건(57.4%)으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제공이 26건(16.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범위 조정 11건(7.1%)이었다. 또한 이

를 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기타의 문제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급자인 복지용구사업소를 포함한 장

기요양보험기관의 문제가 가장 많아 95건(61.1%),

그 다음으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책임 또는 

관리 문제를 언급한 건이 39건(25.2%)으로 조사되

었다. 주요내용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복지용구 

급여 및 청구에 관련된 기사가 자주 등장하여 이

런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기사가 90건

(58.1%) 이었고, 복지용구 관련된 기사가 65건

(41.9%)으로 40%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Categories N(%)

Regions
(Compound 
replies; n=162)

Overall 38 (23.5)
Seoul, Gyonggi, Incheon 30 (18.6)
Gyeongsangdo, Busan, Daegu 25 (15.4)
Jeollado, Kwangju 17 (10.5)
Gangwondo 2 ( 1.2)
Chungchungdo, Daejeon 17 (10.5)
Jeju Island 2 ( 1.2)
No comments about the region 31(19.1)

Main subject and 
focus (n=155)

Faults of the suppliers 95(61.3)
Responsibility of theinsurer 39(25.2)
Providing information as the insurer 9( 5.8)
Explanations on long-term care insurance 12( 7.7)

Purpose of article
(n=155)

Incident and matter reports 88(56.7)
Providing information 50(32.3)
Raising problems 17(11.0)

Feeling of article 
(n=155)

Negative 115(74.2)
Neutral 40(25.8)

Main contents
(n=155)

Requesting fals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89 (57.4)
Providing Information on long-term care insurance to beneficiaries 26 (16.8)
Requesting an amendment to the range and pri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11 ( 7.1)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especially to 
long-term care facilities 7 ( 4.5)
Supporting long-term care insurance fees to beneficiaries 6 ( 3.9)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reports-prize system related to false insurance benefits 4 ( 2.6)
Pointing out very low salaries of long-term care givers 4 ( 2.6)
Requesting an amendment for care grade assessment 2 ( 1.3)
Ordering an attachment of the facilities’ long-term care benefits 2 ( 1.3)
Pointing out low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2 ( 1.3)
Emphasizing the needs of a training system for a welfare-device specialist 1 ( 0.6)
Describing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ong-term care benefits 1 ( 0.6)

Kinds of Services 
(n=155)

Overall long-term care services related 90(58.1)
Assistive devices related 65(41.9)

<Table 2> The regions and major contents of th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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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사내용: 부정적 입장

전체 기사는 부정적인 기사가 115건(74.2%), 중

립적인 기사가 40(25.8%)로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

았다. 부정적 기사 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

부당청구 89건(77.4%), 장기요양급여범위 제한 및 

낮은 급여수가 11건(9.5%), 부당수급 파파라치 제

도 안내 4건(3.5%), 장기요양인력의 열악한 처우 4

건(3.5%),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문제 2건(1.7%), 장

기요양급여 압류 2건(1.7%),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률 미흡 2건(1.7%), 복지용구 전문인력 훈련 부족 

1건(0.9%) 등 순이었다.

부정적 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

에서는 허위기록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가 38건으

로 가장 많았고, 이는 개인 서비스 시간이나 횟수 

등을 허위 기록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없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16건, 타인의 면허

(자격)를 빌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9

건, 복지용구의 가격을 속여 청구하는 문제 8건,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청구 5건, 복지용

구 수입가격 부풀리기 2건, 복지용구 판매 시 저렴

한 것으로 바꾸어 제공 2건, 복지용구 사업소의 운

영 문제 1건 순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장기요양급여범위 제한 및 낮은 급여수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기사는 총 11건이었는데, 이중 복

지용구 고시 가격과 복지용구의 유통 시장의 문제

에 관한 기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 복지용구의 확대관련 내용이 2건이었다. 한

편, 요양보호사의 낮은 급여 문제는 총 4건 중 2건

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임금 삭감 관련 2건, 요양보

호사의 임금 자체가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한 기사

가 2건이었다. 보다 객관적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

정체계와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도 각 

1건이었다.

4. 주요 기사내용: 중립적 입장

중립적인 기사는 전체 155건 중 40건(25.8%)으

로 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가 시작되거

나 변경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의 장점이나 편이성을 안내하였다. 이 중 일반 국

민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관련 정보제

공 33건(83.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보

험제도 관련 정보제공이 7건(17.0%) 순이었다.

중립적인 기사는 장기요양보험 대한 급여 정보

에 대한 기사 총 32건 중 복지용구와 관련된 단순 

정보 제공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용구의 급

여 범위와 급여량 관련 6건, 저소득 노인에게 장기

요양급여비 지원 관련 6건이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소개 3건, 복지용구 무료대여관련 정보

제공 2건 순으로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사가 많았

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정보에서는 소

독기관 지정이 가장 많아 전체 7건 중 5건이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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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contents Details n(%)

Requesting fals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illing in false information for receiving long-term care benefits and money 
including false service record-time, frequencies, meals, etc. 38

89(77.4)

False employee registration to earn money 16
Running facilities by lending medical licenses 9
Inadequacy of notice price & problems with  assistive devices flow 8
Requesting false benefits for assistive devices 5
Cancelation of long-term care assignment or benefits 3
Problems with private home long-term care facilities 2
Snap long-term care benefits or a levy of excess co-payments 2
False records on import prices for assistive devices 2
Replacing (cheating) low-price assistive devices with high-price assistive 
devices 2
Running problems with assistive device centers 1
Decreasing recovery rates of false benefits 1

Requesting amendment for the 
range and pri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blems with flow & supply market for assistive devices 7
11( 9.5)Expansion of items in assistive device0 benefits 2

Impropriety of rental fees for assistive devices 1
Inadequacy of the range of elderly insurance benefits 1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reports-prize system related with false insurance benefits 4( 3.5)
Pointing out very low salaries 
of long-term care givers

Decreasing payment of family long-term care givers 2 4( 3.5)Very low salaries of long-term care givers 2
Request amendment for care 
grade assessment

Revising grade assessment system 1 2( 1.7)Needs of an objective assessment process 1
Ordering attachment of facilities’ long-term care benefits 2 2( 1.7)
Pointing out low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Low rates for using long-term care services and benefits 1
2( 1.7)Low rates for long-term care benefits in Kwangju, Jeollado compared with 

Seoul 1
Needs for a training system for assistive device specialist 1( 0.9)
Total 115(74.2)

<Table 3> Details of the negativ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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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contents Details n(%)

Information about long-term 
care services to 
beneficiaries

Explanation of assistive devices 11

33(83.0)

Ranges and potential amounts of assistive devices 6
Long-term care expense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6
Renting only assistive devices 3
Free rental assistive devices using recycled assistive devices 2
Support assistive devices for the low income elderly 2
Expansion of assistive devices ranges for insurance benefits 1
Family counseling service by showing an example 1
Increasing the amount of long-term care benefits 1

Information about long-term 
care system to long-term 
care organizations 

Assignments of disinfection enterprises of assistive devices 5
7(17.0)Proposals for insurance benefits among new assistive devices 1

Explanation about ‘one strike-out’ system for facilities which request 
false insurance benefits 1

Total 40(25.8)

<Table 4> Details of neutral/positive contents

Ⅳ. 고찰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언

론에 보도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기사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사의 부정적/중립적

인 입장에서 분류해보았다. 기사로 다루어진 내용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서비스가 가진 전체 문제

는 아니지만, 국민이 제도의 효과나 문제점을 판단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부정적

인 입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향후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 활성화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기사는 90%이상이 

신문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었고, 기사에 언급된 지

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가장 많고,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이 그 다음이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많은 지역에 관련 기

사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1]. 보도내

용의 주체와 초점은 공급자의 과실과 보험자의 책

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허위부당청구에 관한 기사

가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중립적인 기

사는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

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가 시작되거나 변

경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서비스의 장점이나 편이

성을 안내하였다. 이런 중립적인 기사의 정보제공 

기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

율을 71.0%까지 높였고 지금도 계속 높이고 있으

며1), 장기요양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확충할 수 있

게 하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전달기

능은 언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며, 선행 연

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준비기인 2000

년부터 도입 초기인 2009년까지의 관련 기사가 대

부분 정보전달 중심이라고 했던 것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10]. 즉, 제도 도입초기에 정보전

달에 그치고 문제제기와 감시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제도 도입 후 8년이 지난 현재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1.6%p 상승. 2013.7.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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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 기사는 줄어

들고, 제도를 감시하는 부정적 기사가 더욱 증가한 

것은 미디어 기사가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기

사는 전체의 74.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는

데,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 89

건(57.4%), 장기요양급여범위 제한 및 낮은 급여가 

11건(7.1%), 부당수급 파파라치 제도 안내 4건

(2.6%), 장기요양인력의 열악한 처우 4건(2.6%), 장

기요양등급 판정의 문제 2건(1.3%) 등에 관한 것이

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의 문제를 부

당수급 파파라치제도를 통해 적발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이 두 기사는 사실상 매우 연관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내용의 기사가 특정 연도와 특정 달에 많

았던 이유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세부 규제 

등의 변화 등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제도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사들

은 제도의 흐름과 많은 연관성을 보였다. 2013년과 

2014년에 기사가 더 많아진 이유는 2013년 7월부

터 치매, 중풍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

어 수급자가 증가하였는데, 이 무렵인 2013년과 

2014년에 제도홍보 및 안내 기사가 증가하였다. 또

한, 2013년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2014년 2

월부터 3차에 걸친 포상금이 지급되자 2015년에는 

부정적인 문제와 기사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 제도의 흐름과 언론기사의 연관성을 객관적으

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제도나 장기요양보험 시

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사의 내용 및 빈도가 달

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만 1월과 10월에 

관련 기사가 많았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파악되

지 못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우연에 의한 것

인지 다른 변화에 의한 것인지 파악될 필요가 있

다.

2013년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관한 미디어를 분석한 이전 연구에서도 노인요양

시설의 허위부당청구, 부식비 등 자금횡령, 국가보

조금 청탁뇌물 등의 보도빈도가 높았다[11]. 최근

에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 2012년~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부정수급액이 약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14].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가치인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가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급여허위 청구 내

용 중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와 타인의 면허(자격)를 빌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2013년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직원 

부족과 무자격자 이용, 성적 학대 등의 문제가 제

기되었다[15]. 보건복지부는 인력의 허위등록, 타인

의 면허(자격)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종사자 면허 및 자격정보 관리기관2)

과 연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

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월 단위)을 시

작하였다. 또한,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부당청구 가담 요

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

는 정지하고 있다[16].

장기요양인력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 기사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11].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

관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저학력․고

령자의 비율이 높은 취약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초

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도 요양보호

사의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에 근무할 때 

받는 처우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하여, 장기요양기

2) 면허 및 자격관리기관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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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기 힘든 어려움을 유발

하고 있다[11]. 장기요양인력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력 전반에 대한 처우를 체계적

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처우와 

맞물려 장기요양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미디어 내용으로 상당수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복지용구에 관한 것이었다. 특

히 2013년에 수입 원가를 부풀려 복지용구 급여가

격을 높게 책정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업체가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받는 수입신고필증만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수입 신고가에 근거

하여 고시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었다[2]. 즉, 복지

용구 업체가 수입 원가를 부풀려 기재해 받은 수

입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급여가격이 높게 결정되고,

복지용구는 전액 무관세와 부가세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부풀리더라도 업체에는 불이익

이 없었다. 실제 복지용구 수입업체 11업체 중 10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

례가 보도되었다[17][18].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보

건복지부와 관세청은 복지용구 수입업체들의 수입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입가격 조작을 

막기 시작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급업체(품질불량,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

고 있다[16].

복지용구의 부당 허위청구와 함께 복지용구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한 기사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으로 복지용구를 지정하고 

나서 시장에 유통될 때는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검

사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률은 2012년 30.3%, 2013년 14.8%, 2014년 32.3%,

2015년 18.4%로 해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전반적으

로 높았다[16]. 50% 이상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

된 품목은 미끄럼방지 용품, 간이변기, 전동침대 

순이었다. 또한, 예산상의 한계로 건당 시험검사비

가 500만 원 이상인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등의 품목은 사후관리 건수가 적어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19]. 향후 복지용구 품질향

상을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고, 복지

용구 품질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용구의 핵심기능에 

대비해 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외의 공간에서 배변’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동변기의 경우 총 33

제품의 급여가격은 최저 70,000원에서 최고 

884,000원으로 12.6배 차이가 났다[20]. 다른 복지

용구 품목도 제품에 따라 가격이 커서 복지용구의 

핵심기능별 적정 급여가의 범위를 정하여 품목당 

급여비를 적정화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이런 부정수급의 문제가 많

은 것은 노인장기요양이라는 공공성의 문제를 시

장질서에 기반을 둔 영리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본질적인 이율배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21].

즉, 현재의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2]. 지금까지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 편법 운영, 종

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서비스 질 저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주체인 보건복

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문제에 따른 조치를 취하

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면서 

당국의 관리 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기사로 나타난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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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범위 제한 및 

낮은 급여수가, 장기요양인력 처우 및 관리, 장기

요양등급 판정의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기사가 

대중의 판단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므로 향

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언론기사를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Ⅴ. 결론

미디어 기사에 나타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08.7.1~2015.12월 말 

현재까지 보도된 관련된 기사 155편을 분석하였다.

보도내용은 공급자의 과실과 보험자의 책임, 보도

의 목적은 사건사고 보도와 정보제공, 기사의 입장

별로는 부정적인 기사가 중립적인 기사보다 훨씬 

많았다. 부정적인 기사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범위 제한 및 낮은 급여수

가, 장기요양인력 처우 및 관리 미흡, 장기요양등

급 판정의 한계에 관한 것들이 많았고, 전체 장기

요양서비스 외에는 특히 복지용구의 문제를 지적

한 기사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초기부터 

계속되고 있고 당국의 관리대책이 뒤따르고 있어 

향후 보다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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